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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 태풍 피해 복구 긴급 투입된 
업체에 작업비 체불...‘조정’ 해결

- 포항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지급 주체 정해 체불 금액 전액 지급

□ 지난해 힌남노 태풍 피해복구에 긴급 투입된 업체에 지급해야 할 

배수작업 비용 체불 문제가 13개월 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포항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 간 지급 주체에 대한 갈등으로 체불된 

배수작업 비용에 대해 실거래 가격을 조사해 산출된 가격과 체불

금액을 비교해 지급 주체를 정하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22일 업체에 체불 금액 전액이 지급됐다.

□ 지난해 9월경 경상북도 포항시 일원을 강타한 힌남노 태풍은 총 

35명의 인명피해와 약 1조 2천여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태풍으로 침수된 공동주택의 상수도 공급 상태를 점검하던 공사는 

업체를 긴급 투입해 배수작업을 시작했고 이어 포항시의 재난복구

지원이 진행돼 5일 만에 배수작업이 완료됐다.

   이후 업체는 최초 작업을 요청했던 공사에 비용을 요구했으나 공사는 

포항시가 재난복구를 지휘한 시점부터는 포항시가 지급해야 한다며 

1년 넘게 비용을 체불했다. 

   이에 업체는 체불된 배수작업 비용을 받게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최초에 공사의 요청에 따라 업체가 작업에 

투입됐고 포항시의 재난복구가 이어지면서 업체도 계속 작업을 진행

했다. 당시 배수비용 단가나 지급 주체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힌남노 태풍 피해복구 당시의 여건을 고려해 공사와 

포항시가 실거래 가격을 각각 조사해 산출된 가격과 체불금액을 

비교해 지급 주체를 정하도록 ‘조정’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피해복구 당시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공사 및 포항시가 이를 적극 수용함에 

따라 1년 넘은 오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과 사회적 갈등을 조정

하는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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